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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한국에서 생명보험전매제도（이하 ‘전매제도’로 약칭）는 매우 생소한 제도로 오랫동안 간헐
적으로 소개되어 왔을 뿐이었다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전매제도에 대한 소개가 활발해지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면서 한층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 당시 학계 , 
보험과 입법관련 유관기관의 다수 의견은 한국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 고 , 생명보험회사와 사업자단체의 반
대논리가 주효하여 결국 국회의원임기만료로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제도
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2）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흥미로운 사실은 전매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매제도에 대한 논
의는 일본 판결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
오랫동안 한국 상법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법의 내용과 해석을 많이 참고하여 왔다（3）. 
（1） 　금융감독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 한국에서 생명보험전매사업은 연간 약 ２천억 정도의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보험업법개정을 통하여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권 수ㆍ이형철 , 조사연구 Review 제18
호「미국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운 현황 및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 금융감독원 , 2006.
（2） 　홍지민ㆍ석승훈 , “생명보험전매제도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제92집 , 2012, 
23면 이하 ; 홍지민 , “Two essays on life insurance settlement and moral hazard under state dependent 
utility = 생명보험 전매제도 및 상태의존효용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경 학박사학
위논문 , 2015; 홍지민ㆍ석승훈 ,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에 따른 단기 효과 분석“ 「경 논집」제47권 , 2013, 
서울대학교경 연구소 , 113면 이하 ; 서재 ·이창수 , “보험계약 전매거래에 대한 계리적 평가 : 가치평가와 보
험료에 미치는 향 ”, 「금융지식연구」 제12권 １호 , 2014, 명지대금융지식연구소 , 205면 이하 .
（3） 　1910년 ８월 29일 日本 政府는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한 件」이라는 緊急勅令을 發布하여 한국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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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 들어 양국의 보험산업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고 각자 보험거래시장의 계약실무에 대응
하면서 법과 실무에서 차이가 생겼다（4）. 그러나 전매제도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 
판결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전매제도가 단지 업법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
인 보험법의 내용 및 보험실무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되어야 함을 뜻한다 . 
　위에서 언급한 판결은 동경지방재판소 2005년 11월 17일 판결인데（5）, 간암환자인 보험계약자
가 일본의 Risk Management 연구소에（6） 보험증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보험자인 AIG Srar 에 보험
수익자 변경을 청구하 으나 보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인 보험계약
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7）.
　최근 몇 년간 이 낯선 제도를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논쟁이 있었으나 , 
법률안개정이 좌절 된 후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Ⅱ．論議의 經過
１．도입론의 배경
（１）높은 중도해지율과 낮은 해지환급금으로 인한 보험계약자보호 문제
　이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 해지율이 증가하며 해지환급금은 계약체결 후 상당기간동안 
지급보험료총액을 하회하는 것이 보통인 관계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 더구나 한국에서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95조의２의 설명의무의 대상이지만 , 상법 제638조의３의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다（8）. 이는 보험계약해지로 손해가（9）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
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 그런데 전매로 받는 금액은 해지환급금보다
는 많고 사망보험금보다는 적은 것이 보통이다 .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해지보다 전매를 할 필요성
이 생긴다는 것이다 . 
（２）생전급부의 미흡과 약관대출의 고비용구조
　생전급부는 전매 필요성을 상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이 부가특
약을 두는 것에 소극적이다（10）. 보험사들의 생전급부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등 매우 까다로
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 고 , 이에 따라 1912년 ３월에 제령으로「朝鮮民事令」을 제정하여 한국에서 일
본 상법이 依用 되었다 . 이후 1963. １. １. 상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舊상법을 따르고 있었다 . 
（4） 　한국 상법 제４편 보험은 1991. 112. 31. 과 2014. ３. 11. 의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상법전의 일부
로 남아있다 . 일본 상법의 보험편은 보험법으로 독립법전화하면서 2008. ６. ６. 공포됨으로써 양국간 보험계약
법의 내용에 몇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 
（5） 　東京高裁 平成 2006. ３. 22. 判決 ; 最高裁 平成 2006. 10. 12. 判決 . 
（6） 　이 연구소가 2004년 ４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명보험증권전매회사를 설립하 다고 한다 . 李芝姸 , “일본에 
있어서 생명보험매입계약과 보험자의 동의”, 「법학논총」 제30집 제３호 , 한양대 법학연구소 , 2013, 36면 .
（7）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이지연 , 상게논문 , 36~39면 ; 金汶在 “生命保險契約者의 地位의 讓渡 : 대상판
결 : 東京高判 平成17（ネ）5613號 , 平18.3.22, 民17部 判決”, 「商事判例硏究」제21집 제４권 , 한국상사판
례학회 , 2008, 281면 이하 .
（8） 　김선정 , “보험계약 체결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생명보험」Vol.406, 2012년 
12월호 , 생명보험협회 , 48~57면 .
（9） 　여기서 손해란 보험계약자가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자신의 지급한 보험료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그 차액
을 의미한다 . 만일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 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로 손해가 발생하 다고 하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 
（10）　김선정 , “생명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의 생전지급”, 도암 김교창 변호사 화갑기념 「기업과 법」, 199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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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건하에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전매는 훨씬 다양한 동기에서 행하여진다 . 여기서 생전급
부제도가 따라 잡기 어려운 전매제도의 기능이 있다 . 한편 2014년 말 현재 , 한국의 생보사가 행한 
보험약관대출은 40조3,931억원으로 전체대출의 41.4% 를 차지하고 있다（11）. 약관대출은 지난 10
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왔다 . 그러나 대출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 
대출금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이어서 보험자는 그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줄 의무를 진다고 보면 전매로 
얻는 현금보다 적게 되고 , 이자부담능력이 없는 말기환자나 실업자에게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방
편이다（12）.
（３）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에 관하여 일본에서도 무수한 논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언에 의한 수
익자 지정 등의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 일본 보험법 제44조 , 제73조와 같은 별도 규정
도 없다 . 한국 상법상으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733조 제
１항）.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는 이상 생명보험 전매사
업자는 보험수익자로 되어도 불안하다 . 자신이 전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
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전매사업자는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하게 된다 . 전매사업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속보험료를 
내야 한다 . 제３자를 위한 변제의 관념에서 볼 때 전매사업자가 계속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법적으
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그러나 전매업자가 보험계약자로 되면 당연히 자기채무의 변제로서 보
험료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훨씬 자연스럽다 . 또 한국의 표준약관상 인정되는 보험
수익자의 개입권도 전매업자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될 경우에는 필요 없는 권리가 된다 . 
（４）보험계약자 변경
　이를 표면상 보면 계약의 당사자의 변경 문제이지만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권리의무의 관
계로 보면 장래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보험료지급채무의 이전에 해당한다 . 이를 민법상 채권양
도（제449조 이하）와 채무인수（제453조 이하）의 경우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계약
상 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는 채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 보험자가 약관에서 보험
계약자변경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 양도반대의 의사표시는 아닐지라도 동의에 대한 재
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보험계약자가 원한다고 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한국
의 경우 ,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상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제731조）, 이는 보험계약자변경을 정면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금융감독원의 생
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 이 경
우 보험자는 승낙을 서면통지하거나 보험증권의 이면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표준약관 제５조 
제１항）. 그 결과 동의여부는 순전히 보험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한국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３자에
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인데 ,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자의 승낙 없으면 양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 일본에서는 보험계약 유지 중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험자가 동의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이라고 한다（13）. 이에 대하여 하급심판결 중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하며 
（11）　「2015생명보험 FACT BOOK」, 생명보험협회 , 2015, 39면 .
（12）　김선정 ,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제59집 , 한국보험학회 , 2001, 161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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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신의칙에 있다고 한 것이 있다（14）.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호 차원에서도 보험자가 동의
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해관계 없는 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15） 
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16）.
　위 일본 고재판결에서 전문적인 전매회사의 업행위가 적합한 것인가를 논하기 보다는 보험계
약자의 지위를 매매하는 것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유효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길 바란다고 밝혔듯이 전매 자체를 금기시 하기는 어렵다 . 또 보험계약자 변경을 모두 사회질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다고 보게 되면 보험계약법상 전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전매금지기간의 설정 등 전매
업법상 규제는 별개 문제로 남게 되므로 항상 전매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５）피보험이익의 문제
　Grigsby v. Russell 사건은 사실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
능하가라는 문제 다 . 소수의견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양도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피보
험이익 없는 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양도는 보험증권의 구매와 다름없다는 점 , 도박계약이라는 점 , 
살인의 유혹에 빠진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다수의견은 보험수익자변경의 방법
으로 같은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효로 보았다（1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다（제
731조）. 이는 일본 보험법 제38조 , 제67조와 같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의주의의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피보험이익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있다 . 그러나 필자는 오래 전부터 동
의주의로 족하다고 보았고（18）,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19）. 이
는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입장이라고（20） 이해된다 . 최근 미법에서 피보험이익주의는 개혁의 대상
이다（21）.
（６）보험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문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함고 금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보험증권의 전매를 인정
할 필요성은 줄어 들 것이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컨대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인 건물주가 은행
에 건물을 저당목적물로 제공한 후 해당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여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사례들이 있으
나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사례는 찾
（14）　김선정 , “보험계약자 변경”,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４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8, 258~259면 .
（15）　박세민 , 「보험법」제３판 , 박 사 , 2015, 828면 ; 김철호 , “생명보험 전매 관련 법률적 쟁점 검토”, 「보험
법연구」제３권 제１호 , 한국보험법학회 , 2009, 120면 .
（16）　김선정 , 상게 각주 14）의 논문 , 264면 . 동지 : 유관우·이현렬 , 「인보험약관해설」, 엘림 G&P, 2006, 118
면 .
（17）　Robert E. Keeton and Alan I. Widiss, Insurance Law, West Publishing, 1988, pp.185-186.
（18）　김선정 ,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제49집 , 한국보험학회 , 1997, 286면 
이하 .
（19）　김선정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동의요건”, 「상사판례연구」제20집 제２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7, １면 이하 .
（20）　山下友信 ㆍ米山高生 , 「保險法解說」, 有斐閣 , 2010, 184~185頁 .
（21）　그러나 피보험이익요건의 결여라는 점에서 특히 stranger-owned life insurance （STOLI）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Douglas R. Richmond, “Investing with the grim reaper : insurable inter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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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어렵다 . 한국은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가부 등이 빈번히 논의되는（22） 일본
과 전혀 다르다 .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생명보험금청구
권을 입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７）가족관계의 변화
　전매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 내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치료비 수요발
생 , 반드시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피상속인의 생각 등 가족의 구성과 가족
관의 변화가 거론된다 . 
（８）개입권 및 압류금지채권
　일본 보험법은 오랫동안 입법이 제안되어 왔던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명문화하 다（제60조 , 
제89조）（23）. 한국 상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
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해지（일본의 해제）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학
설ㆍ판례상 허용된다는 점에서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없다 . 이처럼 채권자나 파산재단의 해지권행
사에 대응하여 보험수익자가 해지권행사의 효과를 복멸시키는 개입권은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유족보호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규정하는바 내용이 
미흡하고 일본법과도 다르다 . 그 결과 한국의 개입권제도는 법률로서 다시 정비하여야 한다（24）. 개
입권행사의 요건상 개입권이 존재 한다고 하여 전매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보호가 소홀
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１항 제７호는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
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６조）. 이 제한이 생명
보험의 전매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 
（９）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전매의 유효성이 법원에서 다투어진 최초의 사례인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Grigsby v. 
Russell 사건에서（25） 올리버 윈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생명보험은 재산이라
고 언명한바 있다 . 국에서도 보험계약은 재산이므로 판매 , 증여 ,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당연하다고 한다（26）.
　한국의 경우 , 적어도 생명보험증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그러
나 생명보험계약과 보험증권은 일응 구별되므로 생명보험이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전매에 문제되지 
않는다 . 
（22）　예컨대 深澤泰弘 , “生命保險金請求權の質權設定について”, 「保險學雜誌」第618号 , 2012, 37頁 以下 .
（23）　大串淳子ㆍ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硏究會編 , 「解說 保險法」, 弘文堂 , 2008, 176頁 .
（24）　김선정 ,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1집 , 한국보험학회 , 2008, 101면 이하 .
（25）　222 U.S. 149, 32 S. Ct. 58, 56 L.Ed,133（1911）.










































　전매제도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은（27） 다음과 같다 .
　첫째 , 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큰 부담 없이 생명보험 유지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선
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이는 사망이라는 미래의 위험보장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닥친 생계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둘째 , 생명보험 계약자가 전매제도를 통해 현행 해약환급금 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수령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다양
한 선택 기회 제공과 현재 필요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 또한 사
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전매시 수령하는 금전이나 전매상품을 모아 운용하는 신탁업자의 특정전
매펀드 등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28）.
　셋째 , 전매제도 허용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현재의 시장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개발에 나서 
선지급특약이 부가된 상품 등 새로운 상품개발로 오히려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9）. 또
한 고령인구가 전매제도를 통해 늘어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하여 사망 이외에 다른 목적인 질병치료 
등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재구입 효과도 가능하고 유동성증가로 인한 보험수요시장여건 개선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30）. 중도해지가 두려워 보험가입을 꺼리던 잠재적 보험수요자들이 전매시장의 
존재를 인식한 후 해지환급금 과소의 두려움 없이 보험가입에 나설 수 있다（31）.
　넷째 , 전매회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등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규정을 추가적으로 




　전매사업의 반사회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폐해 발생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는 다음
과 같다 .
　첫째 , 전매제도가 생명보험을 투자 상품화（32）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생명보험 본연
의 목적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예측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현금
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매도할 가능성이 상존
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
가 있다는 것이다 .
（27）　김문재 ,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제23권 제２
호 , 한국기업법학회 , 2009, 193면 이하 ; 김문재 , ”미국에서의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규제와 그 시사점“ , 「기
업법연구」제22권 제４호 , 한국기업법학회 , 2008, 409면 이하 ; 김문재 , ”미국에서의 투자선행형 전매
（STOLI）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４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 2013, 89면 이
하 .
（28）　미국의 경우 Health Pro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에 따른 세제혜택이 그 예이다 .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서 , 15면 .
（29）　미국의 경우 전매상품의 도입 이후 오히려 보험사의 선지급특약부가상품판매는 비약적으로 증가하 다고 한
다 .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서 , 16면 .
（30）　Michael G. Kouthink, “Long live life settlements: the current status and proposed direction of the 
life settlement market”, 96（３） Marquette L. Rev. 934（2013）.
（31）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서 .
（32）　생명보험은 본래 본인 사망 시 유족을 위한 것인데 전매제도를 통해 이와 관련 없는 제３자（생명보험매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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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 피보험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므로 ,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이 증가할 가능성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사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33）.
　셋째 , 보험계약의 해지율과 위험률 등에 대한 경험적인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
에서 , 전매제도의 도입으로 해지율이 하락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 이는 장
기적으로 잠재적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
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넷째 , 각종 변칙적 거래의 증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 면책기간 도과이전（통상 ２년）에 전매
되는 보험계약으로（35）, 보험계약 전매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Wet Ink Policies, 건강사
항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며 보험에 가입한 후 이 계약을 전매하는 Clean Sheeting, 보험가
입 필요성이나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전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보험료’를 전매업자로부터 
제공받고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Non-recourse Financing, 보험가
입 필요성이나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전매업자와 결탁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선수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전매업자에게 보험계약을 전매하는 것 등이 예상된다（36）.
　다섯째 , 대부분의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유족이라는 점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부모부양은 자녀의 책무라는 동양적 가족관에 반할 수 있다 .
　여섯째 , 인위적 사고의 가능성도 예견된다（3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에（38） 소개된 바에 따르면 “아래 관
계 기관의 의견은 대체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 과제로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① 金融委員會 : 전매제도의 유용성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고 , 외국에서의 제도 정착과정을 지켜본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함이 바람직
② 法務部 :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장점은 있으나 아직까지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활성
화된 나라를 찾기 어렵고（39）, 미국에서도 전매거래가 사회적 문제화되어 규제 강화 중이므로 우리나
라에서 도입필요성이 큰 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③ 法院行政處 :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이 있고 , 보험살인 등 위험의 유발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폐해 방지를 위하여 전매기간을 제한하거나 전매회
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가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입법적 보완조치 필요
④ 金融監督院 : 생명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매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매를 위한 거래
（33）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서 , 19면 .
（34）　이상 박선숙의원이 2009. 12. 23.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7081）에 대한 정무위
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52면 참조 .
（35）　이에 대한 대응으로 ５년 보유기간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Kouthink, op.cit., p.950.
（36）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서 , 17면 .
（37）　그러나 미국에서 전매사업자에 의한 인위적 사고사례는 보고된바 없다고 한다 . 권 수ㆍ이형철 , 전게 보고
서 , 17면 .
（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 ４. 19）, ７~８면 .
（39）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린다 . 전매가 생명보험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지만 거래비
용이 전매가격에 포함되므로 효율성에 의문이 간다는 입장에서 전매시장의 장래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
다 . 전매가 생명보험의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거래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 입장에서는 전매사업자의 설명의무나 공시요건 강화를 통하여 , 전매시장의 거래고객을 지금보다 축소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매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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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마련 및 부작용 해소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
⑤ 大韓辯護士協會 :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 보험계약의 사행화를 조장하여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헌법이념에 반하고 ,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험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３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
⑥ 保險開發院 :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됨
에 따라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은 유보됨이 바람직하고 , 개정 취지와 같이 불가피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초과 약관대출 , 선지급 특약 보완 등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이 적절
⑦ 保險消費者聯盟 : 생명보험계약을 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험의 목
적에 반하고 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며 , 도박 사기 청부살인 등 범죄가 양산될 수 있고 , 사람의 
생명을 매매로 하는 비윤리적인 전매제도의 도입에 반대
⑧ 保險硏究院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생명보험 전매거래 허용은 현재와 같은 시장 여건에
서 전매거래로 혜택을 얻는 일부 계층의 효용 증가보다는 사회적 비용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
로 반대 취지의 의견 제시
⑨ 生命保險協會 : 사회 전체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 우선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선지급 특약 확대 등）의 발굴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⑩ 損害保險協會 : 모럴헤저드 유발 ,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선지급 특약 확대 등 생명보험의 위험보장기능을 확보한 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대체제도에 우
선적인 관심 필요 . 부득이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럴헤저드 방지 , 계약 일반법
리의 합치 등을 위하여 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전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동의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동의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등에 명
시하는 방법 등의 고려 가능）.
⑪ 韓國保險學會 :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보험의 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하여 계약자의 편익을 제고
하고 보험회사의 ‘독점적 매수 지위’를 허물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
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역으로 이용당하는 병폐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반성 또는 후회의 목
소리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피상적인 이점을 근거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함 . 오히
려 ‘해약환급금에 기초한 약관대출’을 개선하여 노령자 또는 치명적 질병의 환자가 되면 그 가치
가 크게 높아지는 ‘보험가치를 담보로 소비자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３．법률안의 등장
１）상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１）제안경위 
　2009. 12. 23. 당시 여당의원이던 국회의원 박선숙（대표발의） 등 15인이 발의한 상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２）제안이유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
다는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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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
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
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임 .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을 비
롯하여 영국 , 독일 , 호주 , 싱가포르 , 홍콩 등에서는 이미 ‘생명보험전매회사’ 를 통해 개인이 가
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 를 제도화하고 있음 . 이에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３）주요내용
　상법 제734조의２를 신설하여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제３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생
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
　제734조의２（생명보험 전매） 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제３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그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양도（이하 이 조에서 “생명보험 전매”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생명보험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 전매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만 , 보험자가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생명보험 전매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생명보험 전매를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양수인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생명보험 전매
와 동시에 보험수익자가 양수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생명보험 전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４）심의과정
　2009. ４. 1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논
의를 소개한 후 , 개정안과 같은 전매제도의 긍정적인 입법취지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매계약 모두가 반사회성이 있거나 폐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전매제도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매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 다 .
　검토보고서는 전매제도 도입의 전제로서 “생명보험 최저전매가격 기준의 설정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장치 , 전매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취소 제도 , 전매금지기간의 
설정 및 전매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규정 등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보험업법에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문위원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변에 전매제도가 생명보험을 투자상품화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생명보험 본연의 목
적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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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 다（40）. 2010. ６. 23. 법제사법위원회 제１법안심
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계
약이 사행계약화 된다는 점 ,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증가 가능성 등 제도도입에 따른 피해발
생의 우려 등이 있어 법무부나 대법원 , 기타 여러 금융 관계 기관에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 이어 법무부차관은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본다면서 ”꼭 생명보험 전매를 한다고 해서 생명을 경
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전매를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
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라고 진술하 다 . 법무부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 전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적절히 처리해줄 것을 간청드린
다고 하 다 .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의 진술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 다（41）.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여야의원들
은 대체로 전매제도가 인위적 사고를 유발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 고 ,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
들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 정무위원회가 보험업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무위의 공정성 , 사업자단체의 소비자보호 미흡 등 의제 외의 논란을 벌인 끝에 정무위 심의과정
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산회하 으며 그 이후 이 법률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되었
다 . 
２）보험업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１）제안경위
　2009. 12. 23. 당시 여당의원인 국회의원 박선숙（대표발의） 등 15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42）. 이 법률안의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박선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２）제안이유
　제안이유는 위의 상법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다 .
（３）법률안 주요내용
　위 이유에 근거하여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43）.
　가 . 생명보험전매업 및 생명보험전매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 생명 보험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２조제４호의２, 제７호의 ２ 및 제12조의２ 신설）. 
나 . 생명보험전매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매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함（안 제
161조의３ 신설）. 다 . 보험계약자는 전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명 부족 등 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４ 신설）. 라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및 기대수
명을 고려하여 최저전매가 격을 산정하여 생명보험전매회사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1조의５ 
신설）. 마 .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５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 지하도록 함
（안 제161조의６ 신설）. 바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대한 동
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1조의９ 신설）. 
（40）　제289회 국회（임시회）제３차 전체회의（2010. ４. 19） 회의록 제３호 , 40면 .
（41）　제29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１차법안심사제１소위원회 2010. ６. 23）, ７~９면 .
（42）　의안번호 제18070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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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44）
　이는 ① 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보
험가입자가 큰 부담 없이 생명보험 유지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미래의 위험보장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닥친 생계 위험 등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 ② 생명보험가입자가 전매제도를 통해 현행 해약환급금 
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수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45） 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과 현재 필요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 등）
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에서는 생명보험매입회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 불완전판매 등의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 이러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 ① 전매제도가 생명보험을 투자 상품
화（46）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생명보험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예
측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공정가
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매도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 유족
의 생활보장이라는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47）, ② 피보험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므로 ,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이 증가할 가능성과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 및 사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 조사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48）,
③ 보험계약의 해지율과 위험율 등에 대한 경험적인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 
전매제도의 도입으로 해지율이 하락한다면 잠재적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바 ,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 생명보험의 전매제도 도입은 「보험업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상법」（보험편）의 개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바 ,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일부개
정법률안（49） 이 2009년 12월 23일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법안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５．국회정무위원회 
　2010. ２. 18.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박선숙의 원은 다른 안건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법률안 구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류제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후（50） 더 이상 국회에
서의 논의 없이 2012. ５. 29.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 
（44）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0. ２. 18）, 49~53면 .
（45）　고령인구가 전매제도를 통해 늘어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하여 사망이외에 다른 목적인 질병치료 등을 담보하
는 보험상품의 재구입효과도 가능함 .
（46）　생명보험은 본래 본인 사망시 유족을 위한 것인데 , 전매제도를 통해 이와 관련 없는 제３자（생명보험매입회
사）의 투자 대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47）　안 제161조의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최저매입가격을 산정하고 ,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최저매입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생명보험매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8）　안 제161조의７（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생명보험보험매입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여부 확인외
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１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안 제209
조）를 가하고 있음 .
（49）　의안번호 1807081.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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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결어
　이 법률안은 NAIC 의 모범법을 참고하여 업허가 , 설명의무 등 여러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 그
러나 이 법률안이 충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도해지율이 적다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의 전제인 대안의 존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고 ,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등이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Ⅲ．展望
　한국에서 한바탕 입법논쟁을 거쳤던 까닭에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론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제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입법논쟁은 매우 피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갑자기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매우 깊은 논리적 통찰보
다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 
　필자는 전매제도 도입은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의 입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많은 문
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다만 전매제도 도입의 당부를 떠나 한국에서의 논의과정
을 지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전매제도 입법안은 전매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 한국의 입법발의는 정부나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회법 제79조）, 전매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15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낮은 관심도를 증명
하며 , 상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고 보험업법개정안은 정무위원회가 다루며 충분한 검
토 없이 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 그 심의과정에 전문위원의 보고서도 결국 신중한 입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대법원 , 법무부 , 금융위원회 및 유관부처의 의견에서도 차별화된 의
견을 찾아 보기 어렵다 .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 심의과정에서 단 １명의 의원이 공청
회（국회법 제64조）를 제안하 으나 다른 비중 있는 법안들에 려 주목을 끌지 못했다 . 
　입법이유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보호
가 필요 없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낮은 환급금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와 같은 상황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며 이런 경우까지 전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 본래 미국의 전매제도는 Viaticals 의 경우와 Life settlements 의 경우를 나누고 있다 . 
전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 등 고액치료비와 실직위험 , 낮은 여명 등의 상황에（51） 있
는 자를 위한 것으로 25세 ~44세 연령층 , 여명 ２년으로 평균 12개월 이하 , 보험금 10만 달러에
서 평균 ２만５천 달러 ~５만 달러 사이 가입자를 주된 고객으로 삼는다 . 후자는 보험금 10만 달
러에서 통상 25만 달러 이상 가입자 , 65세 이상 고령자 , 평균여명은 ２년 기준으로 12~15년 여
명인 경우도 있어 여명은 거의 무시된다 . Viatical 의 경우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
험증권을 팔지만 Life settlement 의 경우 보험수익자인 자녀의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 사별 
등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거나 없게 된 경우의 환수방법이다 . 나아가 제３자가입보험
（Stranger-Owner Life Insurance : STOLI）은 고령자에게 상환의무 없는 대출을 실행하고 전
매를 전제로 생명보험가입을 권하는 식의 투자선행전매 방식이어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생명보험
계약의 요건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방식
으로 피보험이익을 의제받기도 한다（52）. 그러나 한국의 입법안은 이런 세분화된 고려가 없는 마구잡
（51）　김선정 , “後天性免疫缺乏症과 보험에 관한 법리논쟁 -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제43집 , 
1994, 한국보험학회 , 73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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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입법안이어서 통과되었어도 문제이다 .
　둘째 , 외국의 입법례와 실시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
　법률개정안 입법이유에 보면 , 미국을 비롯하여 국 , 독일 , 호주 , 싱가포르 , 홍콩 등에서는 이
미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국회전문위원보고서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내용이나 분석은 없다 . 이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고 반론을 펴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전매시장이 성장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2009년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는 위축되었으나 2013년부
터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53）. 독일의 경우 , 2007년 14억 유로의 시장을 형성하 으나 
2008년 ５억 유로로 줄었고 , 호주의 경우 오스트랄리안 폴리시 트레이도스사가 유일한 전매회사
로서 ３천만 유로의 소규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2007년 생명
보험전매시장의 규모를 ２천억원 정도로 추계한바 있지만 , 엄 한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
　아무튼 박선숙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이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학위논문에（54） 홍콩에
서 전매계약의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시장규모가 어
떤지 ,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노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다 . 
　현대적 의미의 홍콩은 보험산업은 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1843년 남경조약으로 홍콩이 국에 할양되기 전인 1801년 광주의 외국인 상인들이 
임시적인 보험조합을 형성하 고 , 1805년 국인 소유최초 보험회사가 동인도회사에 의하여 중
국에 설립되었다（55）. 홍콩보험사업자의 개척자인 Canton Insurance Society 는 광주 , 콜카타 , 뭄
바이의 상인들이 공동소유 지만 국에 소재하 다（56）. 1841년 국이 홍콩을 차지한 후 , Canton 
Insurance 는 마카오로 돌아와 업을 위한 등록을 마쳤다 .　초기의 Jardine, Matheson and 
Company 는 런던 로이드협회처럼 언더라이터의 사적 조직형태 다고 한다 . 1841년 홍콩개항 후
에는 1835년 광주에 설립된 Union Insurance Society 가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사업거점을 옮겨
와 홍콩에 본사를 둔 최초의 보험사가 되었다（57）.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은 뒤늦게 19세기 초에 캐나
다기업인 Manulife 에 의하여 홍콩에 소개되었다（58）. 중국인 소유 최초 보험사는 1865년 ５월 25
일에야 업을 시작하 다（59）. 홍콩의 초기 보험법제는 경제활동법령인 회사령 , 근로자배상령 등에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와 커먼로 선례에 따르고 있었다（60）. 1950년대에 이르러 홍
콩정부는 제３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령 （Third Party （Rights Against Insurance）Ordi-
（53）　Michael Warner, “Life Settlements and Secondary Market Annuit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onning（15. Oct 2015）.  다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매시장은 2008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09년 전년대비 절반정도의 규모로 줄었으며 , 2012년을 고비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현재 
여전히 2009년의 ６분의 １정도의 시장규모라고 한다 . Arent Fox, Vida Capital, The Deal, 2014 Market 
Outlook for Life Settlements（Aug 14, 2014）.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다시 줄었다고한다（http://www.
lisa.org/life-policy-owners/consumer-news/2015/06/15/ nlife-settlement-market-decreases-
in-2014）
（54）　한병규 ,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비판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4, 119면 .
（55）　Feng Bangyan & Nyaw Mee Kau, Enriching Lives: A History of Insurance in Hong Kong,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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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e）, 자동차보험（제３자위험）령 （Motor Vehicles Insurance（Thirds Party Risks）
Ordinance）를 법제화하 다 . 전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 제３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 후자는 자동차운행자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모든 자동차운행자의 위험을 담보한 법이다（61）. 1961년에는 1906년의 국해상보험법（MIA）
을 기초로 한 해상보험령이 제정되었다 . 1970년대 중반까지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홍콩
의 보험산업 규제는 매우 느슨한 것이었다 . 더구나 1974년 국보험법에 따른 보험사는 홍콩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 그러나 1975년 186사이던 보험사가 1979년 335사로 증가하면서 , 홍콩
정부는 국제보험시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과 감독을 강화하
기 시작하 다 . 당시 ３가지 입법원칙이 정해졌는데 , ①규제의 메커니즘은 홍콩의 독특한 사업환
경에 맞추어지며 ,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보험사는 적절한 유동성을 보유
하고 운 되어야 하며 , 이사회와 집행자로 적합한 자가 등록되어야 한다 . ③보험산업은 가능한 한 
자율규제에 의하며 , 실무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한다는 것이었다（62）. 
1978년 보험회사（자본요건）령（Insurance Companies （Capital Requirements）Ordinance）
이 제정되었고 1983년 재정비되었다 .
　중국의 특별행정자치구로서 홍콩의 법제는 일국양제원칙（One country, Two systems Prin-
ciple）원칙에 따라 본토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1997년 이후 홍콩법은 국의 커먼 로
를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입법에 의한 보완입법을 하고 있고 , 이 역시 국 법률에 대부분 의존하
고 있는데 적어도 2047넌 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은 다양
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 보험감독의 기본법은 국 보험회사법에서 유래한 보험법령（In-
surance Companies Ordinance）이며 다수의 하위법령들이 존재한다 . 
　홍콩은 보험감독국（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Insurance : OCI）이 감독기구 으나 지
난 수년간 연구결과 초안이 완성된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Amendment） Bill of 
2014）이 2015. ７. 10. 법제실（Legislative Council : LegCo）을 거쳐 개정됨에 따라 2015년 
정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부터 독립되어 OCI 를 대치할 독립보험청（Independence Insurance 
Authority: IAA）이 설립되어 그동안 ３개 자율규제기관（HKFI, CIB, PIBA）이 수행하던 보험
중개인의 면허 , 감독 ,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 동령은 보험자와 보험중개인의 자본건
전성과 보험상품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업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983년 보험회
사령（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 ICO） 제정 이래 가장 중요한 입법적 개혁이라고 한다 . 
IAA는 홍콩금융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HKMA）,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SFC）와 더불어 금융분야 ３대 감독기관이 되었다 . 개정령에는 보 
험계약자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야할 행동원칙（제83조）이 규정되었다 .
　최근 홍콩에서는 계약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적용될 주요국면으로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제３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들고 있다 . 즉 전통적인 국법의 원칙상 계약당사자관계
（privity of contract）가 결여되어 있는 제３자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데 개정 계
약법（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Ordinance）에서는 제３자의 보험금청구를 허용하
는 것이 된다 . 보험자들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등을 
제３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개정 계약령이 전매제도에 어떤 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
　홍콩의 생명보험은 1980년대 초만 하여도 침투도 ４% 정도 으나 1989년에는 10%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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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거듭하던 홍콩의 보험시장은 1990년대에 들어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감독강화 , 국제경쟁 
등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확대로 활로를 찾고자 하 다 . 1980년대 후반부터 판매되
기 시작한 불치병상품이 혁신적인 상품개발의 예인데 , 사망보험금을 주로 하던 종래의 보험상품과 
달리 치료비나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생전지급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상품이다（64）. 이 상
품은 초기에는 ５대질병에 대하여만 생전급부를 하 으나 점차 40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확대되었다 . 1990년대 홍콩의 생명보험사업은 저금리상황에서 단순히 보험료인하만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음을 알고 각종 부대서비스와 판매방식 다양화를 추진하 다 . 
　홍콩의 보험관련 법제는 아직 국법의 절대적 향 아래 있다고 보여 진다 . 국에서 전매사업
을 한 Foster and Cranfield 회사가 1843년에 설립되어 아직 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에서（65） 
보듯 전매제도도 홍콩에 자연히 도입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한때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도박계
약과의 준별기준으로 삼기도 했던（66） 국에서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자에게 보험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자가 자유로운 처분권을 갖는 것
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이와 같은 전매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국에서도 생명
보험증권에 대한 투자가치를 인정하며 해지환급금 이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사는 사
업의 존재를 긍정한다（67）. 필자가 파악하기로 홍콩의 전매제도는 1990년대 사라졌다가 2006년 아
일랜드 더블린에 설립 등기된 Glovalbest 회사가 다시 등장하 다고 한다（68）. 이 회사는 홍콩에서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전매시장의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자처하 다고 한다 . 이 회
사는 ３년 ~７년 간 최소투자 미화 ２만５천 달러에 연간소득 10.25.%를 제시하 는데 독립재무
설계사（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 IFA）들에게는 상품판매로 합리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졌다 . 그러나 IFA들은 보험시장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투자로 미루어 전매회
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IFA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지녔다
고 한다 . 또 전매회사나 그 설계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전
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유통시장은 결코 번창하지 못할 것
도 우려되었다 . Glovalbest 는 75% 이상의 계약을 75세 이상 고령자와 체결하 는데 , 기대여명
은 36~84개월이라고 한다 . 이 회사는 IFA나 은행직판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데 종종 윤리적 
이슈가 제기된다 .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2009. 10. ４. 현재 홍콩에서 전매
사업의 정식허가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69）. 한편 대만의 경우 , 보험법 제10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전매제도는 별도의 입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70）. 싱가폴정
부도 적극적 입법을 통하여 대응하 다고 한다 . 
　셋째 , 한국에서 부작용으로 인위적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 일리가 있으나 
（64）　Op.cit., pp.157-158.
（65）　http://www.foster-and-cranfield.co.uk/
（66）　John Lowry, Philip Rawlings and Merkin, Insurance: Doctrines and Principles, ３rd ed., Hart 
Publishing, 2011, p.177.
（67）　Op.cit., p.185, p.191. 생명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Fuji Finance Inc v. 
Aetna Life Insurance Ltd［1997］Ch173.
（68）　IMC staff writers, “Life... But not as it you know”, Advisors Today, （Dec, 2006）, p.34. 홍콩의 전매
시 장 의 존 재 를 알 려 주 는 http://www.s100.hk/tc/topics/Housing-and-accommodation /Reverse- 
Mortgage /Assignment-of-life-insurance-policy.
（69）　Debasish Roy Chowdhury, “Life settlements can offer healthy returns” （04 October, 2009）. http://
www.scmp.com/article/694420/life-settlements-can-offer-healthy-returns （visited at 10 
Nobember 2015）.
（70）　卓俊雄 , “保單貼現法制之探討-以美國經驗為論述中心-” 東海大學法學研究第二十二期 , 2006, 129~130






































한국에 있어서 생명보험전매제도에 대한 논의의 경과와 전망 
280
너무 그 점이 강조되는 느낌이 든다 . 만일 전매회사가 제대로 조직된다면 인위적 사고의 가능성은 
암암리에 보험계약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낮아질 것이다 . 만일 전매회사가 투
하된 비용에 대비하여 보험금회수를 통하여 실현하는 업이익이 다소 적다고 하여도 각종 비용 등
을 절감하여 수익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무모한 살인행위를 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므로 
전매회사의 수익구조 , 나아가 이를 증권화하거나 다양한 편드로 구성하여 재투자자를 유치하는 사
업모델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 다 .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전매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
을 받을 때와 비교하여 누리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71）. 높은 거래비용구조로 인하여 전
매시장의 장래는 그들이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서는 전매시장의 거래비용
은 주식 0.01~１%, 본드 １~２%, 뮤추얼 펀드 ０~５%, 金 ３~５%, 주거용부동산 ４~８% 수준
인데 비하여 life settlement 의 경우 50~67%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72）. 실제로 고의살인 등 인위
적 사고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은 극악한 범죄행위이고 형법 등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갖추어져 있다 . 전매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 연기금 등 일본의 투자자들은 해
외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에 다액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73）. 한국의 경우에 그 실정은 파악되
지 않으나 만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도덕적 위험성은 어떻게 설명될지 알 수 없다 . 
　넷째 , 한국의 보험사들은 전매시장의 등장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지급기회나 지급금액을 
늘리는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과연 그런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미흡해 보인다（74）. 
소탈하고 비전문적인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고도의 전문가인 전매회사를 상대로 보험
금지급문제를 다툴 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는 지급할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하
여야 한다는 자세를 갖춘 보험사에게는 불식될 수 있는 우려이다 . 문제는 계약이 만기나 사고발생
시까지 유지됨에 따라 추정보험실효율이 낮아져서 보험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이 점을 더 강조하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반대이유로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 
면이 있다 . 
　다섯째 , 전매시장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여섯째 , 한국에서 전매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방편으로만 여겨졌다는 점이
다 . 이를 매집하여 신탁이나 유동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하
여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 . 생명보험전매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누릴 수 
있는 세제상 혜택과 같은 문제는（75）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 
　한국에서 전매제도를 허용하는 입법적 시도가 좌절된 이유는 입법제안자가 반드시 입법안을 관
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하 고 , 보험회사와 일부 기관의 반대논리를 깰만한 치 한 논리개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
으나 금융위기의 여파가 더 진정된 후에 전매시장이 1990년대 후반의 거래량을 넘어서는지를 보
아야 할 것 같다 . 그러나 생명보험의 재산성 , 증권화의 필요성 , 단순히 생활비나 치료비 등을 확
보하는 것 보다 자녀의 혼인이나 경제적 자립 등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유족을 보호
할 필요성은 없어졌다는 등 전매를 하게 되는 보다 다양한 이유에 기한 전매 필요성과 같은 여러 요
（71）　Hanming Fang & Edward Kung, “How does life settlement affect the primary life insurance 
marke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1576（Feb 2010）, pp.27~28.
（72）　Deloitte Consulting LLP and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op.cit., p.９.
（73）　森平爽一郞 , “생명보험의 증권화 : Viatical 및 Life Settlement”, 「월간 생명보험」, 2015년 ２월호 , 생명
보험협회 . 37면 .
（74）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가설일 뿐이라는 입장 . Deloitte Consulting LLP and The University of Conneticut, 
op.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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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른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２：보험업법 개정법］
현 행 개 정 안
제２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２조（정의） ---------------------
-----------------------.
１. ∼ ４. （생 략） １. ∼ ４. （현행과 같음）
<신 설> ４의２. “생명보험계약매입업”이란 생명보험계약을 이
전받아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 그 피보험자
가 사망하면 해당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５. ∼ ７. （생 략） ５. ∼ ７. （현행과 같음）
<신 설> ７의２. “생명보험계약매입회사”란 제12조의２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계약매입업을 위하는 자를 
말한다 .
８. ∼ 17. （생 략） ８.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２（생명보험계약매입업의 허가） ① 생명보험
계약매입업（이하 “생명보험매입업”이라 한다）을 
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１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１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８장의２ 생명보험계약매입회사
<신 설> 제161조의２（계약서 등의 승인） 생명보험계약매입회
사（이하 “생명보험매입회사”라 한다）는 생명보험매
입계약과 관련한 약관 , 계약서 및 설명 자료를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61조의３（설명의무 등） ①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생
명보험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１. 약관대출 등 생명보험계약매입 외의 대체 제도
２. 생명보험계약매입의 대가로 지급하는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매입가
격”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산정근거와 금융위원회
가 산정한 최저매입가격
３. 생명보험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의 개인정보가 생명보험매
입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４. 생명보험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그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생명보험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１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 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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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제１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
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계약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
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제161조의４（매입계약의 취소） 생명보험계약을 생명
보험매입회사에 매도한 보험계약자는 15일 이내에 그 
생명보험매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신 설> 제161조의５（매입가격의 공정성 확보） ① 금융위원회
는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최저매입가격을 산정하고 , 이
를 생명보험매입회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생명보험매입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제１항에 따라 산
정한 최저매입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생명보험매입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명보험매입회사는 매입가격 산출을 위해 사용한 
피보험자의 기대여명 및 건강상태 판정과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신 설> 제161조의６（전매금지대상）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５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생명보
험매입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보험계약
자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예상하
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 설> 제161조의７（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생명보험
매입회사는 생명보험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제공받은 질병 등 건강상태에 관
한 개인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를 전매가격 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생명보험매입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 확인 외
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제２항에 따른 확인 내용 및 연
락 주기를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61조의８（생명보험매입계약 관련 사기 방지） ① 
누구든지 생명보험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사기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생명보험매입계약과 관련된 사
기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생명보험매입 청약서 , 계약서 
및 설명자료 등에 생명보험매입계약과 관련한 사기행위
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④ 생명보험매입회사는 생명보험매입계약과 관련한 사
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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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조사절차 ,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 , 사기 방
지를 위한 직원의 교육 및 훈련 계획 , 사기 방지 업무 담
당 조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４항에 따른 생명보험매입회사의 자
체 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61조의９（보험회사의 동의） ① 보험회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명보험계약의 
매매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제161조의10（감독） 제123조 , 제133조 및 제134조
의 규정은 생명보험매입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생명보험매입회사”로 본
다 .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
회는 제４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하거나 제74조제１항 또는 제134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
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




１. （생 략） １. （현행과 같음）
<신 설> １의２. 제12조의２에 따라 허가받은 생명보험매입회사
２.・３. （생 략） ２.・３.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５년 이하의 징역 





１. （생 략） １. （현행과 같음）
<신 설> １의２. 제12조의２제１항을 위반한 자
２. ∼ ５. （생 략） ２. ∼ ５.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생명보험매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１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１. 제161조의２를 위반한 경우
２. 제161조의３을 위반한 경우
３. 제161조의５제２항 및 제３항을 위반한 경우
４. 제161조의７을 위반한 경우
５. 제161조의８제２항부터 제４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